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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와 돌봄의 역사와 당면과제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을 중심으로- 

발제문
1

김정환1)

1. 들어가며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자원이다. 현대 시민사회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래 

1981년 이를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과제임을 확인하여왔다. 2004년에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2) 아동보호기능(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기능(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기능(체험활동, 공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도시빈민 지역에서부터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공부방이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운영되던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지역 아동에 대한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89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개원하여 23,347명의 아동이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2022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4,253개소에서  105,210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3) 최근에는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에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가세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위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4) 여전히 그 운영규모와 이용자 수, 그리고 이용의 

1) 법학박사, 변호사, 현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

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024년 현행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
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조문의 위치
만 바뀌었을 뿐 2004년 근거규정 마련 당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3)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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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살피면 대한민국 아동복지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제문은 이러한 아동복지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적근거를 가진지 

20년을 기념하여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과 헌법적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등장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지역아동센터 관련 의미있는 

사법부의 결정을 살피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당면 문제와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정혜주 외 2인, 지방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1호, 2023, 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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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 개정의 역사와 기본원리 

가. 아동복지법 개정의 역사5) 

1) 1961년 아동복리법

1961년 군사정부는 당시까지는 고아입양특례법등으로 분산 시행 되던 아동 복지에 대한 

최초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전문 29개조의 아동 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아동 복리법은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시킨다는 보편적 이념 하에 제정 되었다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보호 아동과 요보호 임산부를 그 대상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대상의 한계는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6)

2) 1981년 아동복지법

과거의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며 그러한 국가의 아동 복지에 

대한 노력을 반영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의 대상을 요보호 아동에서 일반 아동으로 

확대시켰으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고, 종래 특별시와 

도에만 배치했던 아동복지요원을 시,군,구에까지 확대 배치하여 아동 복지의 현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고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 시키던 것을 기간을 연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보호를 명문화하였다.7)

5)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 이유 참조.
6) 1961년 아동복리법 제1조 (목적)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

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
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7) 1981년 제정 아동복지법의 전문개정이유: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
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법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함.
  ②보호대상범위를 요구호아동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아동으로 확대함.
  ③아동의 보호·육성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함.
  ④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⑤임시직이었던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으로 하여 전문직확보가 용이하도록 함.
  ⑥새마을부녀회직영 어린이집등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⑦아동복지시설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 두도록 함.
  ⑧아동보호비용 징수권자의 범위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고 그 비용의 징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⑨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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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에는 학계와 그간의 관련 단체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법은 보호의 대상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명문화 

하여 누구든지 장기간, 혹은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명시된 보호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제2조) 구체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제25조)을 명시하였으며, 아동 학대의 발생 

신고의 의무와 그 절차(제 26조)와 긴급조치(제 27조, 제 28조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 법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4)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등을 명문화 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8) 

5) 2008년 개정 아동복지법 

어린이 유괴ㆍ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종ㆍ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8) 법 제16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을 11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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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년 개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7) 2022년 개정 아동복지법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나. 아동복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아동복지법 개정의 기본원리9) 

1) 아동복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제 31조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제 32조 제 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며 제 34조 제 4항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규정을 두었을 뿐 아동을 명시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9) 본 단락의 내용은 졸고, 아동복지행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
여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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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복지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권 질서의 근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규정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소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루어야할 가치에 해당한다. 아동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는 집단이다. 여성, 장애인, 노인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집단의 구성원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헌법의 근본 정신이 요구하는 것이며 아동은 그 특성상 더욱 강력한 

국가적 적극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것이다.

둘째,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적극적 

아동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된다. 아동은 태어날 때 주어진 가정 환경에 따라 그 처우와 

교육 수준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종속된다. 일차적으로 아동의 보호 육성 책임을 지는 

가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에게 가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내재적 이념에서 아동 복지의 근거가 당연히 

도출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절차적으로 소수와 약자의 보호라는 이념을 내포하고 

그 이념을 다수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입법 절차로서 구체화 시키는 것인 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 다수의 공감대가 민주주의적 정치 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작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원리는 구체적인 사회복지학적 관점과 결합하여 아동 복지 이념으로 

도출되며 아동에 관한 각종 규범이 이를 실정법으로 뒷받침한다. 이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이 바로 아동복지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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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 개정의 기본원리 

역사적으로 변천해 온 아동복지법은 현재에 이르러 상당부분 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도 

아동복지의 개선을 위한 원칙의 확인이 중요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권리는 부모와 사회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유, 

존엄, 평화, 평등의 헌법 정신은 단지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격체로 받아들이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특별한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어린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영, 유아의 아동은 유기, 방치, 학대의 대상이 되므로 유사시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가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개념에 관하여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설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개념의 명확한 설정은 아동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임의로 보호라는 미명하에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일탈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이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낙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는 아동 복지의 대상이 아동만이 아닌 궁극적으로 양육 의무를 진 성인과 

가족이 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가족내의 성인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아동에 대한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역할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가족에 대한 원조가 아동복지의 시작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법이 정한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경우 이들의 신분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근거를 세분화시켜 마련해 가야할 것이다. 지위와 신분의 

법적 보장 없이 단지 “선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만으로 직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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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대 사회의 복지는 

사회의 한 전문 분야로서 대우 받아야하며 그러한 대우가 법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국가의 적극적 아동 보호”가 될 것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아동 

복지의 분야에서 사회 복지의 일반 이념인 보충성은 헌법상 요청인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조금은 상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적 의지의 표현은 결국 “법”으로 표현되는 

만큼 아동 복지에 있어 조금 더 강력한 책임과 지원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와 현황 

지금까지 아동복지법 일반에 대하여 살펴본바 아래에서는 본 발제의 핵심내용인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연혁10) 

∙ 2004년

  -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ʼ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895개소 시설에 23,347명 아동서비스 지원

∙ 2005년

  -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증가 및 확대 운영

  - 전국 1,709개소로 확대운영(총 43,749명 아동지원)

∙ 2006년

  - ʻ지역아동정보센터ʼ 설치·운영(ʼ06.1) -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 운영·지원 추진

10)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여 구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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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확대(̓06.6)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개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15개 용도)

∙ 2007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실시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ʼ 설치·운영(ʼ07.1) -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7개월간 2,700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운영체계로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중앙 1, 권역 14)ʼ를 설치·운영

∙ 2008년

  -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ʼ08.8)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확대·운영

∙ 2009년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진행(총 3,224개소) 및 컨설팅사업 실시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총 7,700명)

  - ｢건축물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건축물용도 확대(ʼ09.7) - 1종 근린생활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2010년

  -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운영비 추가지원(916개소, 월30만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ʼ10.1)

∙ 2011년

  - ‘지역아동센터지원단(중앙 1개소, 시도 15개소)ʼ 통합 설치·운영

  -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총 500개소, 월 898천원)

∙ 2012년

  -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ʼ 설치 및 3년 주기 제1기 평가체계 구축

  -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를 기능강화사업(거점형, 특수목적형)으로 변경

  - 학교의 주5일제 전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 설치기준 강화(̓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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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계 부처간(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업무협약 체결(ʼ12.10)

∙ 2013년

  - 신규시설장의 현장실습·컨설팅 참여의무화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로 종합적 지원·관리체계 마련

  -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2014년

  - 지역아동센터 1기(ʼ12~ʼ14년) 시설평가 완료

  - 표준 프로그램 개발

  -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구축 및 조사

∙ 2015년

  - 지역아동센터 2기(ʼ15~ʼ17년) 평가지표 마련

  - 지역별 돌봄계획 지표개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국실태조사 탑재

∙ 2016년

  - 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기존 종사자 교육과정 차별화로 의무교육 강화

  - 지역별 돌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 실시

  - 방과후 돌봄 연계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 2017년

  - 지역아동센터 2기(ʼ15~ʼ17년) 시설평가 완료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 지역아동센터 3기(ʼ18~ʼ20년) 평가지표 마련

∙ 2018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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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3,096백만원) 및 공기청정기 지원(809백만원) 추경 편성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9,600백만원)

∙ 2020년

  - 지역아동센터 3기(’18~’20년) 시설평가 완료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실시(150개소)

  -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구축 개시

∙ 2021년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2억원 추경 편성

∙ 2022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우선돌봄아동 선정기준 개선)

  - 비영리법인화시 시설기준 요건 완화(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2023년

  - 지역아동센터 4기(’21~’23년) 시설평가 완료

  -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분리 교부

  - 운영시간 연장(20시까지) 돌봄공백 방지

나. 지역아동센터의 현황11) 

 1) 2021년 12월 말 기준 신고·운영 중인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29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4,264개소에서 31개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 

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 중이었던 

시설들의 신고 및 조건부 신고로 2011년까지 신규 신고센터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 점차 증가 폭이 둔화하였다.

11) 본 단락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1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2022 참조하여 일부 내용만 발췌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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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03개소(1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시 477개소(11.1%), 전남 395개소(9.2%) 순이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2,484개소(57.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법인 1,460개소(34.0%), 일반단체 237개소(5.5%), 지자체 114개소(2.7%)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역시 전년 대비 개인 운영 센터는 감소하고, 

법인 운영 센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설이용 아동으로부터 이용료(월 5만원 한도 내)를 받는 센터는 74개소(1.8%)에 

불과하며, 98.2%의 기관은 무료로 윤영하고 있다. 

 5) 지역아동센터는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인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있는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 2층에 위치한 센터가 1,658개소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상 1층인 센터가 1,555개소(38.3%)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설설치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한 센터는 59개소(1.5%)가 있었다. 

 6) 전세보증금은 평균 72,462,876원이었으며, 전세금이 비교적 높아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형태의 전월세보증금 평균은 29,309,968원, 전월세 평균 금액은 

574,324원이었다. 월세인 경우, 보증금은 평균 14,084,237원, 월세 평균금액은 

646,159원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전세인 경우는 평균 1억 7천만원,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천 7백만원, 전월세 113만원,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 2천 

7백만원, 월세 114만원으로 조사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조사대상 243개 센터에서 전세는 13개소, 전월세는 73개소, 월세가 157개소로 

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 시설장 평균 연령은 52.2세로, 50세~59세가 2,090명(51.5%), 40세 ~ 49세가 

920명(22.7%)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복지사 평균 연령은 41.3세로, 40세 ~ 49세 

1,653명 (30.4%), 50세 ~ 59세 1,474명(27.2%), 30세 ~ 39세 1,187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학력을 보면, 시설장은 대졸이 1,974명(48.7%), 대학원졸이 

1,182명 (29.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복지사는 대졸 3,353명(61.8%), 

전문대졸 1,550명(28.6%) 순으로 조사되었다. 

 8) 시설장 4,057명 중 급여를 받는 시설장은 4,041명으로 월평균 급여(기본급) 

2,510,732원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복지사는 5,429명 전원이 급여를 받고 있으며,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2,110,883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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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설장 처우개선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 

증감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에 처우개선비를 받는 시설장 3,519명의 처우개선비는 

월평균 약 30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의 시설장이 월평균 약 107만원 

수준의 가장 높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8만원 

수준)

10) 2021년 생활복지사의 처우개선비를 보면 월평균 25만원이며, 서울이 5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주가 38만원, 인천이 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1) 시설장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9시간 ~ 10시간 미만 근무자가 

3,173명(78.2%)으로 가장 많았다. (10시간 이상 근무자도 20% 이상이었으며 12시간 

이상 근무자의 비율도 4.9%로 나타남).

12) 생활복지사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1시간으로, 생활복지사 역시 9시간 ~ 10시간 

미만 근무자가 4,777명(88.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시간 ~ 11시간 미만 

근무자가 295명(5.4%)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는 5,397명(99.4%)으로 나타났다.  

13) 정부보조금은 1개월 평균 지원금은 서울이 평균 약 6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620개소로 연간 평균 약 2,598만원, 월평균 약 

217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월평균 약 399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이 외 지역아동센터의 수입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체,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개인을 통한 후원금 수입이 있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수준이나 

종사자들의 역량에 따라 가장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원이다. 

4. 지역아동센터 관련 판례 분석 

가. 판례분석의 의미 

지역아동센터가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조금 사용 관련, 

아동학대 관련 사안 등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이 예기치 못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가 발견될 경우 사업의 정지, 위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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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등을 당할 수 있어(아동복지법 

제56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존폐가 문제되기도 한다. 또한 이용 아동의 구성과 관련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다. 아래에서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나. 헌재 2022. 1. 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1) 사실관계 

청구인 전○○ 등 23명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신고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청구인 전□□ 등 12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다. 

청구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안내’이라 한다)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 중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돌봄취약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 수권법률조항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위반  

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에 따라 청구인 운영자들이 

받는 제약은, 신고정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의 우선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아동 구성이 달라진다고 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운영자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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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초ㆍ중등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에 따라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의 판시사항 나.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아동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아동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존재이고, 아동의 인격이 형성 과정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함에 있어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이 된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인격권 보호의 특수성과 기본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초기 목표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시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용아동 선정기준은 해마다 더욱 세분화되어 수십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밀한 범주화는 오히려 분리와 낙인을 더 공고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반아동의 부모는 점차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특정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중심으로 고립되어 이용아동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는 이용아동 수와 연계되어 

있어,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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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청구인 아동들은 진입 전에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설령 이용아동이 직접적인 낙인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인격 형성에 있어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한 아동을 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역시 인격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 결정의 의미 

구인 운영자들은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와는 목적, 운영 주체, 이용대상 아동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집단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등권은 심사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3명의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현재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시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용아동 선정기준은 해마다 더욱 세분화되어 

수십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밀한 범주화는 오히려 분리와 낙인을 더 

공고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2024년 지침에는 이를 반영해서인지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한다고 하여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7503 판결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처분취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3층, 4층에 있는 'C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경기도는 2014. 4.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2013. 4.경 

수학여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한 아동들에 대하여 수학여행 

기간에 해당하는 급식 보조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경기도 수정구청장)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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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급식보조비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2014. 12. 26.부터 2014. 12. 

27.까지 2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아동들의 수학여행 기간에 

해당하는 급식 보조비를 지급받게 된 것은 해당 아동들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출석부에 

허위로 출석 서명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업무상의 실수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금액도 해당 아동들은 수학여행에서 다녀온 

마지막 날에는 이 사건 아동센터에 출석하여 식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아동들이 식사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급식 보조비는 각 아동 당 2일 분에 해당하는 9,000원의 합계 

36,000원에 불과하였다. 

2) 판결요지

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6.부터 2014. 12. 27.까지 

2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는 아동복지시설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해당 아동들이 2013. 4. 수학여행 기간 중에 이 

사건 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부에 해당 아동들로부터 출석한 것으로 

서명을 받고, 해당 아동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날에 대해서도 아동 1인 당 1일 4,500원의 

급식 보조비를 지급받고도 이후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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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당 아동들이 이 사건 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하여 2013. 4.분 급식 보조비를 지원받고도 차후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 해당하는 보조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해당 아동들이 이 사건 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급식 보조비를 지급받은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의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의 해석상 처분청에 처분 여부나 처분 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반한 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부정수령한 금액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3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오면서 이 사건 처분 이외에는 경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내용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

② 원고가 급식 보조비의 부정수령에 이르게 된 것은 해당 아동들의 수학여행 기간 

중 2일 동안 출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부정수령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③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3]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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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2차 위반시 바로 시설폐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후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부정수령한 

경비의 액수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동센터는 폐쇄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④ 2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이 가지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효과에 비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25명이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절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급식 보조비를 초과하는 54,000원은 이미 피고에 

의하여 모두 환수되었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3]이 1차 위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한 행위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인데, 그 규정의 

내용이나 관련 법령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되는 원고의 

행위는 위 [별표 13]이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본래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단80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1) 사실관계  

원고는 김해시 B에 있는 정원 29명의 'C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다. 피고(김해시장)는 

2015. 5. 1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이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출석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로 처리하거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식비 관련 

보조금 12,199,5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② 종사자들이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서 

1일 8시간 상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근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2014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관련 보조금 651,3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지급된 

인건비를 종사자로부터 되돌려 받았으며, ③ 2014. 10. 25. 토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110,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련 보조금 11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④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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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단표에 미기재된 식재료를 다수 구입하거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캠프·교재비 등을 보호자들에게 청구하는 등의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 아동복지법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3, 

5호, 제61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12,960,8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급식비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센터와 연계하여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서 8시간 상근 종사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6시간 30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것 역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토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 기재로 인한 것이다. 원고가 이와 

같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3개월 이하의 단기간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감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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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② 원고가 허위 신고 등을 통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약 13개월간 12,960,800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고(2014. 10. 25. 임대버스 이용 관련 보조금 110,000원 부정 수급 

사실도 인정 된다), 특히 원고는 2011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급식비 관련 보조금 

5,256,000원을 부정 수급한 전력이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이 사건 

위반사항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정지 이후에도 아동들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의견을 모두 개별 청취하고 인근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전원,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제도 이용, 아동급식 가맹점을 통한 급식 제공 등 방법으로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전주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1446 판결 [사례관리 연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 6.경 B고등학교의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였고 당시 C은 태권도부 소속 

1학년 학생이었다. 이 사건 학교의 태권도부 주장이었던 3학년 D은 2020. 6.경 C이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코치인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의 상급자인 

감독교사에게 말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태권도부 1, 2학년 학생 전원을 체육관에 집합시킨 

후 소위 얼차려를 시키면서 C만을 그 얼차려에서 제외시켜 따로 서 있도록 하였다. 

피고(완주군수)는 2022. 1. 25. 완주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집합사건 당시 원고의 지시 

하에 태권도부 주장인 D이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았다. 피고는 2022. 1. 27., 2022. 2. 10. 및 2020. 2. 

11. 총 3회에 걸쳐 피해의심아동, 인성인권담당교사, 태권도부 소속 학생, 주변인 및 

원고를 대상으로 차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피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사건을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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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2. 23. 심의 결과 이 사건 집합사건을 원고의 

아동학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판결요지 

주문 : 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의 처분사유도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원고의 아동학대로 판단하게 된 사유는 

'원고가 D이 학생 전원을 집합하게 하고 및 얼차려를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허락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판단 근거로 '2학년 아동1'의 진술을 들고 

있다. 이에 관하여 2022년 제2차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보고(을제4호증 제3면, 붙임 2.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서면의견서 심의결과 

제1면)에는 '다른 아동의 진술을 통해 운동부 주장이 피해아동의 행동에 화가 나서 

행한 행동이며, 학대행위의심자의 암묵적 허락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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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1 진술 등)들이 드러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2학년 아동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을 제3호증의 2 '2022년 제2차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  

원회' 중 제5면 '4) 2학년 아동 1 진술' 참조), 원고가 주장 D에게 집합을 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단체기합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당시 C이 원고가 아닌 감독 교사에게 병원을 가겠다고 말하고 원고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C을 타이르고, 주장인 D을 불러 학생들이 이러한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고 한 것일 뿐 원고가 D에게 단체기합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③ 운동부 주장인 D(을 제3호증의 2, 5면)은 '당시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학생들을 

집합하게 한 것은 아니다. 선생님들이 터치를 아예 하지 않았다. 원고는 지도자실에는 

없었고 당시 아동만 있었으며 좋게 끝나서 아동들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집합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④ 이 사건 집합현장에 원고가 없었음은 명백하고 체육관 내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바.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합51458 판결 [시설폐쇄처분취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아동센터'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시설장이었던 D은 '2016. 여름경부터 2018. 10.경까지 3명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아동센터의 대표자인 원고는 'D의 

위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2020. 

10. 29. D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713호). 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노399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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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고, 대법원 2022도14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4. 14.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는 2021. 2. 5. 원고에게 '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②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 ·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6] 개별기준 라호에 

따라 이 사건 아동센터에 대한 시설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결요지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 

의정부시, 함평군, 대구 수성구, 서울 동대문구, 시흥시, 부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시설장인 D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들을 상대로 

아동학대행위를 해 왔다. D의 아동학대행위는 ㉠ 피해아동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 

㉡ "미쳤냐, 또라이냐" 등의 욕설, ㉢ "글씨체가 이따구냐",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머리 으 떡졌어, 기름졌어" 등 피해아동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폭언이고, 

피해아동들은 8세, 11세, 12세로서 다른 보호대상아동들이 있는 장소에서 

시설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당하면서 상당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 12. 20. D의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보호센터의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보호대상아동들이 D으로부터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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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폭언, 욕설, 유형력 행사 등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서설  사자  

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확인된 아동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6] 2. 개별기준 라. 2) 가)의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동센터의 대표로서 2017. 

9.경 및 2018. 여름경 D의 학대행위를 인식하여 이를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D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D에 대한 지도 · 감독 의무 소홀행위가 더해지면서 이 사건 아동센터의 보호대상 

아동들은 장기간 D의 학대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였다고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시설장 급여를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15일 및 보조금반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D을 이 사건 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채용한 후 D의 학대행위를 인지하고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D의 학대행위의 기간 및 내용에 이러한 원고의 지도 · 감독 의무 소홀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아동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③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94호, 2018. 3. 6.) 제1조는 "이 영은 2018.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D의 학대행위 중 일부는 2018. 3. 23. 전에 이루어졌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3] '2. 개별기준'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6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13] 

'1. 일반기준 다.항'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8. 

3. 23.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포함시켜 '시설폐쇄' 처분을 

한 것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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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명령을 하거나(광주시, 의정부시, 부천시), 

사업정지 10일의 처분(서울 동대문구)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성에 그친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행위의 내용, 피해아동의 수, 대표인 원고의 

지도 · 감독 소홀, 원고와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아동센터가 폐쇄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보호대상아동을 옮겨 아동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여건 또는 주변여건 상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라도 운영비 

지원 특례 등을 통하여 새로운 대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동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대상아동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아동복지법 제4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56조의 해석상 위반행위의 유형 

및 경위,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아동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당면 문제와 대책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 관련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며 10만명이 넘는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의 

운영과 보조금 및 후원금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학교 교사와는 물론이고 다른 직역 종사자들과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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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로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인건비 현실화의 문제”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소액 급여를 더 받는 통계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의 급여가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상황이라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에 생활하기 

위한 실질 물가는 지방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만큰 높다. 이 상황에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근로자의 실수령액으로 “전문적인 아동복지 종사자”로서의 품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12) 

또한 위의 판례에서 제시한 보조금 관리 운영의 문제, 아동학대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등도 당면 과제일 것이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널리 인정되면서 이제는 “고성”조차 

학대행위로 인정되는 실정이라 많은 아동 관계자들이 개입보다는 방임을 택하게 되는 

실정이다. 아동전문가들이 학대의 범위를 넙게 인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은 퉁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변화이다. 다만 아동 교육의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개입의 경우까지 학대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아동을 

모아 놓고 방임하게 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생활복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2) 2024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금기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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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요구 탐색 
- 다양한 방과후·돌봄기관의 현황과 미래-  

발제문
2

김경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방과후·돌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역할
이 중요해졌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초등 돌봄이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등 학령기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 돌봄 시
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영유아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68.3%이나, 초등생의 공적 서비스 이용률은 
12.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경력 단절과 조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의 시설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등이 있으며 2024년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있다.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 정책은 2004년 
‘방과 후 교실’이 추진되어서 초등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초기돌봄 서
비스가 실시되었다.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 지역사회의 아동돌봄 서
비스 제공이 강화되었다(정영모, 2021). 이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체계 현황
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는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다양한 방과후·돌봄기관의 현황

방과후·돌봄은 ‘온종일 돌봄’으로서 이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개념이다. 방과후·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
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체계를 일컫는 개념이다(이희현 외, 2021). 즉, 온종일 돌봄이 
제공되는 방과후·돌봄은 기존의 3개 부서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
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부의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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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과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전폭 반영하여 2024년부터 운영되는 늘봄교실이 있다.  

현재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이며, 다음은 지역아
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순이다.

초등돌봄시설 연도별 변화 (2018-2024년) 

                                                                             (단위:교실, 개소)

주: 1) 늘봄학교 사업은 2024년 시작되어 이전 실적 없음
    2) 학교돌봄터 사업은 2021년 시작하여 2018-2020년 실적 없음 
    3) 초등돌봄교실의 수는 2022년도 시설수는 4월 기준  
    4) 초등돌봄교실의 시설 수는 오후돌봄교실과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의 교실수를 합한 수치
    5) 초등돌봄교실은 각 연도 4월(2020년은 9월), 그 외 사업은 각 연도 말 기준
    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시설수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수 제외 
자료: 교육부, 초등돌보교실 운영 개선방안,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지원단, 
아동돌봄 서비스 현황과 전망(2022), 김효진(2022), 늘봄학교가이드라인(202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03/124298582/1 2024.09.21검색
이상의 자료 추출하여 재작성함 

방과후·돌봄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의 시설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은 2021년 기준 2018년 대비 19.2% 증가, 다함께돌
봄센터는 2022년 기준 사업이 본격화한 2020년 대비 71.2% 증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 수는 2022
년 기준 2018년 대비 46.3%로 큰 증가세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대비 2022년 기
준 3.1% 증가에 머물렀다. 

구분
시설수

증감률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4.9

계 16,786 18,478 19,165 20,033 - -

다함께

돌봄센터
17 173 424 694 726 - 71.2

학교돌봄터 - - - 47 60 - 27.7

지역아동센터 4,211 4,217 4,264 4,295 4,342 - 3.1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160 178 199 223 234 - 46.3

초등돌봄교실 12,398 13,910 14,278 14,774 - - 19.2

늘봄학교 - - - - -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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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시설 이용 아동인원 연도별 변화 (2018-2024년) 

                                                                                       (단위:명)

자료: 교육부, 초등돌보교실 운영 개선방안,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지원단, 아동돌봄 서비
스 현황과 전망(2022), 김효진(2022), 늘봄학교 가이드라인(2024)에서 자료 추출하여 재작성함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03/124298582/1 2024.09.21검색
이상의 자료 추출하여 재작성함 

방과후·돌봄시설 이용 아동 수는 2021년 기준 약 40만 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여 10.6% 확대되었다. 시설 수와 마찬가지로 초등돌봄교실(8.6%), 다함
께돌봄센터(10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7%)에서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지역아동센
터는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 –0.3%로 오히려 이용 아동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 
서비스에서 이용 아동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이며, 다음은 지
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순이다.

구분
시설수

증감률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4.9

초등 학령기 

아동인원 
2,756,134 2,765,671 2,723,951 2,717,819 - 10.6

계 363,355 398,091 368,230 401,851

다함께

돌봄센터
345 3,091 7,886 14,771 15,825 - 100.7

학교돌봄터 - - - 943 1,298 - 37.6

지역아동센터 96,000 98,501 97,615 94,888 95,701 - -0.3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5,723 6,117 6,516 7,431 7,764 - 35.7

초등돌봄교실 261,287 290,358 256,213 283,818 - - 8.6

늘봄학교 - - - - - 2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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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서비스의 지원 체계 

자료: 교육부, 초등돌보교실 운영 개선방안,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지원단, 아동돌봄 서
비스 현황과 전망(2022), 진미정(2022), 늘봄학교 가이드라인(2024)에서 자료 추출하여 재작성함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사업명
1) 다함께

   돌봄센터

2) 학교

   돌봄터

3) 지역

  아동센터

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5) 초등

·돌봄교실
6) 늘봄학교

시행 시작 2017년 2021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24년

근거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중앙

지원단

아동권리

보장원

다함께돌봄 

사업지원단

아동권리

보장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 

운영지원단

한국교육

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

늘봄지원실

지원대상
만 6-12세 

미만 

초등

1-6학년

만 18세

미만

초등 4학년

-중등 3학년

*24-25년

늘봄학교 

이외 

초등학생

* 2024년초

초등1학년

* 2025년

초등1-2학년 

* 2026년

초등1-6학년 

장소 지역사회 학교 지역사회 지역사회 학교
학교

+ 지역공간

지원기준

(소득)

맞벌이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아동비율 

정원

우선지원대상 기준 

폐지

맞벌이가정 

중심(없음)
 지원자 전원

지원내용

상시 및 

일시 돌봄

프로그램

보호, 교육, 

간식

보호, 교육, 

급·간식, 

정서지원 등

학습지원, 

진로체험활동, 급

식 등

보호, 교육, 

간식

보호, 교육, 

간식, 급식

* 종합적

 프로그램

지원형태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10만원

이내

이용료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이내 

부담)

무상

(교재비·

준비물 등 

수익자 부담)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프로그램 

비용 무료

(초1-2맞춤형

연중 매일 

2개 프로그램) + 

일부자부담

운영

시간

학기 자율 14-19시 방과 후-21시
방과 후

-17시

정규수업전

아침,후20시

방학 09~18시 12-17시

1일 4시간

(시간대는 

자율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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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초등학생 대상 시설돌봄 서비스로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초등돌봄 서비스에서 이용 아동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큰 것
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이며,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
터, 학교돌봄터 순이다.

이러한 시설 및 이용 인원에 대해 2022년까지의 시설 수 및 초등학생 이용 인원을 보면 시설 수의 경우 
목표한 시설수에 비해 3,177개소가 부족하며, 이용자 수는 12만 7,095명만큼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확인된다. 특히, 학교돌봄터의 경우 확충 실적이 저조한데, 유휴 교실 확보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가 됨에 따른 일선 학교의 참여 유인 부족, 기존 교육청(초등돌봄교실)에서 학교돌봄(지방자치단
체)로 사업 주체를 변경할 경우 고용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부정적 인식 
등에 기인한다. 한편, 돌봄시설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과 시설당 이용(대기) 인원 과밀을 고려할 때 
초등돌봄에 대한 초과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방과후·돌봄서비
스로서 늘봄학교의 초등돌봄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 다함께 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돌봄 요구가 증가하면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
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과 지역 특성 및 자원을 고
려한 계획 수립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마
을 공동체와 연계한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다(김은정 외, 2019). 이 센터는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설치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과 부모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지속적으로 센터 수를 늘려가고 있다. 2020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을 위탁하여 
424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2021년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적 
설치 규정을 개정하여 69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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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운영 현황

자료:1)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2021)자료 통합
     2) 보건복지부(2022d) 재작성함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초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운영시간 외에도 연
장 운영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14:00부터 19:00까지, 방학 중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며, 아침과 저녁에는 각각 2시간씩 연장하여 아침에는 07:00부터 09:00까지, 저녁에는 
19:00부터 21:00까지, 방학 중에는 저녁 18:00부터 20:00까지 운영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틈새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 17개소로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에는 694개소로 확대되어 15,000여 명의 아동에게 정
기 및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기간 내에 초등 돌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
나19 위기 동안 2년간의 등교 연기와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해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다함
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 학교돌봄터 (보건복지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촘촘
한 돌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가깝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학교 기반의 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

연도 운영 내용 기관수

2017년 ‘다함께돌봄시범사업(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공모 사업) 10

2018년 관계 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17

2019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
173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424

2021년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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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이혜숙 외, 2019).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 하에 ‘지자체-
학교 돌봄 사업(일명 학교돌봄터)’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혜숙 외, 2021).
2021년에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지자체 직영 혹은 시설관리공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
공 및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돌봄교실과 동일하게 학교 내 돌봄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중구 8개교, 경기 7개교, 충남 2개교, 부산 2개교 등 총 18개 학교에서 48개 교실을 시범 
운영하는 데 그쳤다(https://www.korea.kr/ 2024.09.21.검색).

그러나 학교돌봄터에서 제공되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부담
이 큰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돌봄터 사업 예산 중 지자체의 분담 비율이 높아 기초자
치단체의 신청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보
호와 교육, 놀이 및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다(보
건복지부, 2022b).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며, 이들의 복지와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1980년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민
간 공부방'을 기반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IMF 경제 위기 이후 방과 후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4,26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
터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급식을 제공하는 보호 지원을 비롯해, 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상담 및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 체험활동과 공연 관람 등의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전 예방적인 돌봄 역할을 수
행하며, 사후 연계 활동을 통해 아동 돌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 하루 8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주 6~7일간 운
영되기도 한다. 특히, 20% 이상의 센터는 주말까지 운영하며, 10% 이상의 센터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2020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타 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만을 
이용하는 아동이 60,266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은 20,323명(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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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21,150명(19.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
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아동은 4,218명(4.0%), 방과 후 보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아동은 447명(0.4%), 방과
후청소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은 106명(0.1%)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 800개소(1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서
울시 468개소(11.0%), 전남 390개소(9.1%), 광주 310개소, 전북 28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연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3.6%로 가장 높았고, 대구 3.1%, 서울 2.5%, 세종 2.1%, 경기 1.7%, 경북 1.7% 순
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4%), 충북(-0.2%), 대전(-0.1%)은 감소하거나 정체된 현상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학교급별 이용 아동인원(2010-2020)

                                                                   (단위:명, %)

자료: 육아정책연구서(2022c) 참고하여 재작성함 

2020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교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83,691명
(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학생이 7,207명(16.2%), 고등학생이 3,578명(3.4%), 미취학 
아동이 1,900명(1.8%)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이용 인원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100,233 108,357 108,936 106,668 109,610 106,510

미취학
 4,376   4,028   3,533 1,872  1,798  1,900

(4.4)  (3.7)  (3.2)  (1.8)  (1.6)  (1.8)

초등학생
 78,098  80,426   81,087   82,140  87,501  83,691

(77.9) (74.2)  (74.4)  (77.0)  (79.8)  (78.6)

중학생
15,075 20,017 20,121  18,156  16,321  17,207

(15.0) (18.5)  (18.5)  (17.0)  (14.9)  (16.2)

고등학생
2,346 3,663 4,035  4,377  3,902  3,578

(2.3) (3.4)  (3.7) (4.1) (3.6)  (3.4)

학교 밖
338 223  160 123 88  134

(0.3)  (0.2) (0.1)  (0.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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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를 통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22b).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방과 후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
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46곳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지역별
로 운영을 도입해 100개소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185개소로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200개소가 운영되었고, 2015년에는 참가 대상이 조손 가정, 다
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244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는 범정
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에 따라 매년 20개소 이상씩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335개소로 확대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모형

자료: 여성가족부(2022b)에서 재작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 5~6일간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체험 활동과 역량 강화 활동, 학
습 지원, 생활 지원(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지원내용

일반형

ㆍ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주중 및 토요일 운영 권장)

ㆍ 주중 활동(월~금): 1주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 편성 기관 자율)  

ㆍ 주말활동(토요일) : 분기별 1회 이상(급식 포함 5시수 이상)

주말형
ㆍ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연간 80일 이상)

ㆍ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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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운영기관의 분포를 보면, 2007년에는 초등학생을 담당하는 기관이 65.3%로 가장 많았고, 중등 
기관은 7.3%, 초·중등 혼합 기관은 27.3%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사업 간 연계와 범위 조정을 통해 중
학생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특화됨에 따라, 중학생 대상 운영기관과 초·중등 혼합 운영기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5)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며, 초등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된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필요성은 2004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에
서 제기되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의 운영이 
제안되었다.

반면, 방과 후 학교는 돌봄이 주된 목적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재정 지원)
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외의 학교 교육활동이다. 다만,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 후 학교 프로
그램과 돌봄교실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http;//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 2024.09.19. 인출)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2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종일돌봄교실'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300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초등보육교실'에서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운영 규모가 6,200개 교실로 늘어났다. 이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이름이 바뀌고, 아침, 오후, 저녁 
돌봄으로 세분화되었다.

2016년에는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완성되었으
며,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표준 모델이 개발되고 보급되었다. 2017년에는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확정되면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확대되었고, 내실화 방안을 통해 돌봄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 구축ㆍ운영계획｣이 발표되면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연계 교실, 마을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7년에 2,508개 학교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
는 6,162개 학교에서 14,278개 교실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2014년에 발표된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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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운영계획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후 모든 초등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확장은 맞벌이 가정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학년별 참여 현황(2019)

                                                                           (단위:명,%)
구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학생인원 290,358 142,661 106,573 22,633 8,967 5,207 4,317

비율 100 49.1 36.7 7.8 3.1 1.8 1.5

학년별

학생인원
2,747,219 472,947 458,840 456,066 432,232 451,185 475,889

이용률
2019 10.6 30.2 23.2 5.0 2.1 1.2 0.9

2017 9.2 27.1 21.0 3.6 1.6 0.8 0.6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1.9.) 장명림(2019) 통합하여 재작성함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10년 104,496명에서 2019년까지 약 2배 증가했고,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2020년에는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2010년 3.2%에서 2019년 10.6%로 크
게 상승했다.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추진 현황 

연도 추진 내용

2004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시범 운영(28개소)

2009 종일돌봄교실(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운영) 시범 운영(300개소)

2010  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및 확대(6,200개소)

2011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시범 운영

2014  초등학교 1~2학년 희망 학생 대상 돌봄교실 운영(10,966개)

2016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수립

 학년 특성을 반영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 학년 돌봄 완성

2017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정(2017.7)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병행 추진

2018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2018.4)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총 3,500실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2020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운영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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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2) 
초등돌봄교실은 운영 유형에 따라 오후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방학 중 
돌봄교실 등으로 구분된다. 오후돌봄교실은 초기에 초등 1~2학년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초등 전 학
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을 선정한다. 주로 맞벌이 가정, 저소
득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각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 후부터 17시에서 19시 사이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초등돌봄교실 유형인 오후돌봄교실은 학교 내 전용 또는 겸용 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학교의 여건과 돌봄 수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19시까지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 이처럼 오후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되며, 맞벌이 가정
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산간지역에서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북
(17%), 전남(16%), 강원(16%), 세종(14%), 경북(14%), 충남(13%), 제주(13%), 충북(12%) 등은 전국 평균 
이용률보다 높은 반면, 광주(7%), 경기(8%), 부산(9%), 대구(9%), 인천(9%), 울산(9%), 서울(10%) 등은 전
국 평균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6) 늘봄학교 (교육부)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
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개선한 단일체제이다.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은 없어지고,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될 예정이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도입되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이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과 2025년 동안에는 다른 학년들에게 기존의 방과 후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년의 성장과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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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매일 2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될 계획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발달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이 제공되며, 초등학교 3-6학년에게는 사교육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역량을 함양
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발달, 기초 
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에 맞춘 활동을 제공할 예
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각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
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학기 기준으로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2,838개 학교(약 46%)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약 13
만 6천 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약 1만 4천 명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중 약 
74.3%에 해당하는 25만8,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03/124298582/1 2024.09.21검색

한편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늘봄프로그램 교실 620실(전용 430실, 겸용 190실)과 
교사 연구실 232실을 구축해 늘봄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http://www.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1 2024.09.20. 검색

늘봄학교 운영 시, 학교에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설치·운영되어 기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약 1만 7천 명의 프로그램 강사가 배치되었다. 또한,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
정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93%가 늘봄학교가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
다.이처럼 늘봄학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산 지원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지역 돌봄 체계 구
축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별로 운영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가 요구된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83&m=0319&renew=72783&s=moe 
2024.09.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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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방과후·돌봄기관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통해 본 미래 

아동발달과 교육의 관점에서 아동돌봄은 생애 초기의 출발선 평등과 인적 투자로서의 교육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며, 교육이 포함된 돌봄(educare)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동돌봄은 아동의 성장과 발
달에 필수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는 인간의 출생부터 성장, 노화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의 시작 단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돌봄은 이후 삶의 경로에 결정적이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과정적 선행 요인이 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이 아동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그 중
요성에 보다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돌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이후 온종일 돌봄체계를 통해 방과후·돌
봄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서비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돌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기 중 돌봄 서비스는 근로자의 현실에 맞춰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조정해야 한다. 또한, 방학 
중에도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마을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여러 부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돌봄 서비
스 제공기관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낙후되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 간 편중과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시설, 프로그램, 담당 인력 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에서 더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돌봄 유형의 다양화에 대비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준비와 조치가 필
요하다.

향후 영유아는 물론 초등 학령기 아동대상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주 근로계층의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50명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방과후 돌봄
의 사각지대는 23.1%에 달하며,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의 문제와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
로 분석된다.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돌봄 비용은 5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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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의 '소득' 중심에서 '필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쉽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첫째,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제공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저소득 가정 아동 보호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이한 정
책적 대응 속에서 발달해 왔으며, 돌봄 사각지대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 이용 시간의 제한, 그
리고 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며, 보다 균등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돌봄 수요에 
따른 다양한 돌봄 형태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부처별로 상이한 대상 선정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와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대상 선정 기준을 없애고, 돌봄의 필요성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틈새 돌봄', '상시 돌봄', '교육적 돌봄', '아동종합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방과후·돌봄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방과후·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돌봄'만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적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동이 3~4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차이는 돌봄의 이용 형태, 부모들의 요구,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 한 지역 내에서 부모와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적 돌봄'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든 서비
스를 시설 내에서 충당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누리면서 돌봄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https://www.kihasa.re.kr 2024.09.2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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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공급을 중앙 단위의 컨트롤타워에서 성과 목표와 공급 계획에 근거해 지방자
치단체별로 할당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
역 단위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도교
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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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방향

토론문
1

임수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 서울시 공적 돌봄 이용률 현황

○ 서울시 초등돌봄 이용률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17.2%로 ｢온마을아이돌봄기본계획｣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2018년 10.3%에서 6.9%p 상승. 약 20,987명의 초등돌봄 이용 아동

이 증가. 2023년 기준, 서울시 초등돌봄이용률은 17.2%로, OECD 유럽국 평균 30.7%1), ｢온

마을아이돌봄기본계획｣에서 정책목표로 세웠던 30.0%보다 낮기 때문에 초등돌봄의 지속적 확충

이 필요.

  - 서울 특성상 신규 공간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돌봄 수요, 아동 수 감소 등을 함께 고려

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

❙표 1❙ 2018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초등돌봄기관 이용률 변화

(단위: 개, 명, %)

1)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2.7.1.인출

구분
서울시 전국

2018 2021 2023 2021

초등학생 수(A)  428,333 399,435 380,439 2,672,340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교실 수 1,695 2,222 604(학교수) 14,774

이용아동 수(비율) 34,706(8.1) 43,506(10.9) 47,014(12.4) 283,818(10.6)

 
지역사회

돌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427 428 415 4,008

이용아동 수(비율) 8,919(2.1)2) 7,467(1.9) 11,346(3.0)
*’24년.1월기준

83,691(3.1)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 수

없음

199 225 694

이용아동 수(비율) 5,433(1.4)
6,312(1.7)

*정기돌봄
**’24년.8월기준

17,085(0.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시설 수 23 23 22 234

이용아동 수(비율) 640(0.1) 600(0.2) 580(0.2) 7,270(0.3)

지역사회돌봄 계
시설 수 450 650 662 4,936

이용아동 수(비율) 9,559(2.2) 13,500(3.4) 18,238(4.8) 108,046(4.0)

전체 초등돌봄
이용아동 수(B) 44,265 57,006 65,252 391,864

이용률(B/A×100) 10.3 14.3 17.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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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시 문화체육 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신설․제공하고 지역연계형 늘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늘봄+(플러스)’를 운

영2).

   - ① 초등돌봄시설 연계형 :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

을 위해 인근의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지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2학기부터 거점형 키움센터 6곳이 인근 11개 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학기 중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방학기간에는 주로 오전 시간대에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

❙표 2❙ 초등돌봄시설 연계형_우리동네키움센터

참여

학교

①노원센터 노일초ㆍ노원초 ②동작센터 신길초 ③종로센터 독립문초ㆍ북성초

④구로센터 오류남초ㆍ매봉초 ⑤성북센터 숭례초ㆍ일신초 ⑥양천센터 양화초ㆍ목원초

    ⁃ (지역아동센터) 과대·과밀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45개소 지역아동센터 내에 약 

35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늘봄학교’를 조성해 아동 수요에 맞춘 놀이·학습·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 또한, 부모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등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긴급·일시돌봄 센터도 29개소 운영할 계획.

 - ②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식물원등 시 보유시설 연계 : 서울공예박물관, 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

시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고품질 프로그램도 신설, 운영

    ⁃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학교가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기관방문형’,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는 

‘강사파견형’,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혼합형’이 있으며, 서울시 자체의 인프라를 반영한 ▴
공예활동(자수), ▴체험활동(식물관찰), ▴역사활동(발굴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25년 3월 강서구에 개관 예정인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를 학교 밖 늘봄학교 특화시설인 서울형 

강서 늘봄센터(가칭) 개편하여 지역 내 늘봄 수요 충족 예정

2)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2024.9.4.) 늘봄학교 전면시행…서울시, 키움센터·박물관·식물원 등 활용 `서울형 늘봄＋` 시작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4789)

주: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하고 이용아동 수는 모두 현원 기준임.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현원만 포함함.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아동은 
현원 기준으로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합한 수임(시간제 이용 및 일시돌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수 있음).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 수는 초등학생 정원을 의미함

2) 2018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정확한 초등학생 현원 자료를 구할 수 없어, 2017년 말 전국 지역아동센터 전체 이용아동 수 
대비 초등학생 비율(78.0%)을 곱하여 추계함. 이에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이용아동 수 비율은 초등학생 수 대비 각 기관 이용아동 비율(이용아동 수/초등학생 수×100)을 산출함
자료: 서울시 초등학교 통계(서울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2022.6.9. 인출), 전국은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22.6.13. 인출), 

교육부 내부자료(2017~2021년 전국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각년도 4월 기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통계(서울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2022.6.9. 인출), 서울시 내부자료(2022년 4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현황), 보건복지부(2020), 서울시 내부자료(2022년 
2월 기준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아동권리보장원 내부자료(2018~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현황(e-
나라지표 index.go.kr 2022.6.9. 인출), 서울시 내부자료(2021년 4월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교육부 자료(2022학년 1학기 
온종일돌봄현황 https://www.moe.go.kr 2022.6.13. 인출)

출처 : 김송이(2022) 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자료와 연구진 조사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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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공적 초등돌봄의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외에도 지역사회 초등돌봄기관 확충(다함께 돌

봄)하는 양적 확대가 있었다면, 최근 늘봄학교의 추진은 학교내 초등돌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적 돌봄의 중심을 학교 내로 이동하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음3).

  - (지역 맞춤형 지원) 학교를 둘러싼 여건이 지역별ㆍ학교별로 상이하고, 희망하는 학생 모두 늘

봄학교에 참여하려면 하교 내 자원에 더해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필요하며, 돌봄지원이 맞

춤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알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의 협력 필

요

  - (서비스 구조개혁)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계기로 관계 부처의 분절적인 방과후ㆍ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양적ㆍ질적 개선 추진 필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역내 초등돌봄기관과 늘봄학교와

의 긴밀한 연계 그리고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가 요구됨.

○ 초등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돌봄을 위해서는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초등돌봄 공급 

구조를 보편적 초등돌봄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김송이, 2022). 특히, 장기적인 아동

수 감소를 고려할 때 양적 확충보다는 공급 부족 지역 중심의 돌봄기관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를 통한 초등돌봄 이용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가 개소한 이래로 20년간 지역 내에서 아동의 교육과 보호

를 담당하며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현재의 공적돌봄체계의 환경을 

고려한 변화가 요구됨. 

○ 초등돌봄 통합을 위한 정책 필요4)

   - 첫째,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질을 향상

     ㆍ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공적돌봄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돌봄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

역단위 초등돌봄 수요ㆍ공급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지역별 돌봄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현재는 학교 단위로 초등돌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어 자치구 단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수요와 관련 상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과 지역돌봄협의회 활성화

를 통한 지역단위 초등돌봄 수요ㆍ공급 관리 체계 구축의 검토 필요

3) 교육부(2024.2.27.)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 : p.2.

  

ㅇ(법적 책무성)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지역의 아이(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

   - 국민이 돌봄 공간으로 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지속 확대되었고, 늘봄학

교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 초등돌봄교실 ’07년 약 5만명 이용 ⟶ ’23.上 300,535명 이용(전 부처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대비 약 67.8%)
   - 국가와 지자체가 늘봄학교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4) 이하 내용은 김송이(2022) 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자가 
요약정리하여 활용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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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기관 시설 환경개선 :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기준 변경 필요(송이은･정도영, 2022: 1305)). 우리동

네키움센터의 경우 서울시 별도 기준을 두어 중앙정부 면적 기준보다 개선된 면적을 권장하고 있어 지역아동

센터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동일하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2;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706)) 정원 산출 시 아동 1인당 4㎡ 전용면적을 두고, 7㎡이상은 권장 사항으로 공간규정을 두는 것

이 필요. 이와 함께 아동 1인당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 기준 또한 변경이 필요.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

단지도실이 아동 1인당 전용면적 산출에 포함되는데,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의 공간을 제외한 순수 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산출 변경 필요(정익중 외, 20147)). 이렇게 이용 정원 조정시 지역아

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 긴급ㆍ틈새돌봄 강화 : 늘봄학교가 학교 세팅안에서 진행됨에 따라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돌봄 수요를 다 포

괄하지 못하는 틈새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가령, 지역내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 혹은 틈새돌봄 수요 발생, 단

순 돌봄지원외에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늘봄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일상생활, 학습지도 등 아동보호와 정서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둘째,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연계ㆍ협력 강화

    ㆍ 서울형 모아초등돌봄 시범사업 실시 : 아동 중심의 보편적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돌봄기관 

간 서비스 연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이용 아동 조정 및 배정과 같은 적극적 연계ㆍ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력 공동 활용, 프로그램 공유 등 느슨한 연계ㆍ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초등돌봄시설 연계형 늘봄학교 실시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동 단위 또는 생활권역 단위로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에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상

항에 맞는 공동 사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

려

    ㆍ 프로그램(인력) 공유 방식 다각화ㆍ체계화 : 늘봄학교가 다양한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우수 프로그램ㆍ강사

를 발굴하여 학교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

그램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돌봄체계-학교-지자체-교육청 간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활용 인력풀을 

구성하고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초등돌봄 체계 통합을 위한 운영 기준 조정

5) 송이은･정도영. (2022).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2).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2022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7) 정익중･이봉주･윤준영･정영모･길은배･양계민. (2014). 부처종합 방과후돌봄 중장기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
교 산학협력단.



［토론문 1］

77

    ㆍ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 : ① (자격기준)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

금을 적용하면서 종사자 자격기준을 거의 통합함. 센터장(시설장)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센터장의 사회복지사업 

등 업무경력은 7년 이상으로 동일해짐. 다만 두 기관의 종사자 자격인정 범위가 약간 다른데, 사회복지사, 보

육교사, 유치원ㆍ초ㆍ중등교사 자격은 두기관이 동일하지만,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청소년지도사 자격도 인정하

는 차이가 있음.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의사, 정신보건요원, 공무원 등 자격인정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반

면, 돌봄선생님과 생활복지사 자격기준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육교사 2급과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까지 인정

됨.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소와 제공 인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기준과 처우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자격기준 및 처우수준 고려시 지역내 초등돌봄기관과 

통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과 기준으로 통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종사자 배치) 지역아동센터는 30인 이상부터 종사자를 3명 배치하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인 이상부터 

3명을 배치. 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1명의 인력을 추가배치.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는 

없는 아동복지교사, 아동돌봄교사 등의 별도 인력 지원 제도가 있음. 이로 인해 20인 이상~30인 미만 시설

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3명, 지역아동센터는 2명, 종사자 배치에 차이가 있음. 추후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

네키움센터 통합 과정에서는 법정 종사자뿐만 아니라 추가 지원되는 별도 인력까지 포함하여 종사자 배치 기

준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도 검토가 필요

    ㆍ 예산지원 규모 및 방식의 차이 : ① (예산지원 규모)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공･구립 시설 제외하고 설치

비 지원이 안 된다. 반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모두 구립 시설이며 설치비가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지원. 2022년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중 

전･월세 비율은 26.9%이며(252개소 중 68개소), 월세 비율만도 68.7%(252개소 중 173개소)에 이름. 서울

시 특성 상 전세보증금, 평균 전월세 및 월세 비용도 전국대비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높은 전월세 비중

과 비용은 재정 및 안정적 공간 확보의 어려움,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임. 이에 지역아동센터와 우

리동네키움센터 통합 방안 모색 시, 안정적인 공간 확보 및 임대료로 인한 운영지원 필요함. ② (예산지원 방

식)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통합되어 운영비가 아동규모별로 차등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지원되는 구조임.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균형발

전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는 분리되어 운영비가 지원되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간 운영

비 지원 구조는 동일해짐. 이후 후원금 등의 정부지원 외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규모

별 예산 규모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통합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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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 공간 및 환경에 대한 현안 중심- 

토론문
2

이정순 성북구 비젼트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제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 센터장님이 품절된 책이어서 살 수 없다
며 좋은 책 한 권 빌려주셨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공부방. 진정한 지역아동센터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정성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흐려지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법제화 20주년이지만 30년이 넘게 아동 청소년
을 돌보며 지켜온 지역아동센터에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건강하게 세
워주길 바랍니다

1,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하는 기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하면 12년을 교육, 문화, 정서지원을 받으며 건강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납니다.(친 형제자매가 이용할 경우 미취학 아동도 이용가능) 방
학이면 오전 9시부터 센터에 오기 시작해 오후 8시까지  학기중에는 방과후부터 오후 8시
까지(야간돌봄기관은 21시~22시이후까지 운영) 2024년부터는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
지로 정해놓았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만18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야간돌봄까지(별도의 추가 
운영비가 없어도) 이용아동들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유일무이합니다.

이용아동의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복이 많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게 됐네요~~~”
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센터에만 있는 것이 확인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안이 없어져
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돌봐 주셔서 제가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라고 감사해 하는 어
머님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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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귀한 발제를 해주신 김경란교수님의 발제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이 타 유관
기관들 대비 오후 시간대의 일부시간만 인 것처럼 작성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운영시간은 필
수운영시간으로 8~9시간의 운영시간 중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간대를 지침으로 내렸
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ㆍ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별도
의 운영비 지원이 없어도 야간운영까지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용아동수는 오히려 감소하기도 한다고 하셨
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이 수치로만 표현하셔서 토론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립니
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아동복지 이용시설로 202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우리나
라의 유일한 아동복지 이용시설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정권마다 지역아동센터와 비
슷한 역할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서울의 키움센터, 돌봄교실 등) 유관기관들이 정책적 지
지를 통해 폭발적인 설립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 20년
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설립운영자의 사비로 센터의 공간마련과 만2년간의 운영비를 
감당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사기관이 국
가지원으로 대규모 설립이 되니, 개인의 사비로 설립되어야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추가 설립 
될 필요성이 낮아진겁니다.
 
이렇듯 정책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서 저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간에서 시작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는 20년 되었지만 30여년 전부터 민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단
체에서 또는 개인이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비행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공간은 
무허가 주택에서 시작을 하였고, 우리 이웃 아이들이 모여 놀고, 공부하고, 밥도 먹으며 가
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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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시작되다 보니, 공간과 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었고, 지역아
동센터라는 법제화 이후에도 공간에 대한 지원체계는 전무한 상태로 설립운영자의 몫이기
에 특히 서울 수도권의 건물임대료를 생각해보면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실습생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묻기에 여러 가지를 이
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습생의 대답은 “태생이 다른거네요~”이 한 마디 였습니다.
태생이 다르다 보니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설립을 위한 건물임대부터 인테리어까지 아이
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고, 법제화 20년을 맞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
서 설립운영자가 보증금을 마련해 월세를 내고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이고, 인구소멸 위기 속 우
리가 함께 지키고 키워내야 하는 귀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들
이 어느 공간에서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낙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형 늘봄학교 4가지 유형 중 하나는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입니다.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환경이 좋은 거점형 키움센터나 융합형 키움센터와 MOU를 맺고 운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간적 환경이 열악해 아이들의 수요가 없을 것 같다며 함께할 수 없겠다
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공간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존의 지원체계인 환경개선비는 대폭 삭감되어 일몰까지 되었습니다. 올해 환경
개선비의 예산이 0원이고, 25년 예산 역시 0원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라며 이용자들에게 낙인감을 주면서, 그 환경까지 
개선할 여지를 없애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지역아동센터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14년전 은평
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 ‘신나는애프터’ 사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월세로 오래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쾌적한 공간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에
서 유휴공간(구청사, 재개발지역 구소유 부지 등)을 마련하고, 센터가 있는 지역 특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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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타 지역의 지역아동센
터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다함께돌봄 정책의 키움센터 정책에 모델이 되었습니다. 융
합형키움센터의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3, 재개발로 인한 폐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의 위험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실은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습니다. 
긴 세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발전을 거듭했고, 그와 맞물려 재개
발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민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 센터폐
쇄라는 아픈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결국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고, 공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
히 설립운영자가 감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임대료를 감당하며 유지중입니다. 건물 
매매 또는 재개발로 센터 이전을 해야되지만, 적당한 공간을 찾지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로 폐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북구만 해도 월곡동과 장위동의 재개발로 폐쇄의 위기에 놓인 센터가 있고 월세의 폭등
으로 폐쇄를 생각하는 센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면 무상임대로 운영되는 센터가 300% 이상 되는데, 이는 설립주최인 종교
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센터도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비롯한 센터 이전비용을 마련
할 수 없어 폐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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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료 폭등으로 운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센터가 폐쇄를 하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20여년간 국가재정이 어려워 지역의 아이들을 품고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은 오롯이 설
립운영자의 몫이라고 여기며 한결같이 아이들을 지켜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다함께돌봄센터 정책을 보며 그간의 그 믿음이 참 바보같은 자기 위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단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200개소가 넘는 키움센터가 개
소되었고, 그 센터들의 공간을 여지없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행정력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안정된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떤아이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좁은 공간에서 지내야하고, 어떤아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지내야 하는 차별적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보호와 돌봄에 기본이 되는 공간에 대한 안정화를 함께 고민해야합니다.

4, 마무리하며

지역아동센터만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아동복지와 돌봄을 진행해 왔던 바, 
이제는 국가에서 그간 해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인정하여 현실적은 지원정책을 
고민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개발 등의 사유로 센터를 이전할 경우 유휴공간(기부체납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월세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감당하고 있는 공간유지비의 순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해야합니다.
- 삭감 및 일몰 된 환경개선비 예산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마련해야합니다.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조례를 변경해야합니다.
  :50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는 반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이용시설이라고 변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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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 종사자 기준에 대한 현실화 중심- 

토론문
3

배선미 동대문구 성복행복한홈스쿨 시설장

들어가며.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면, 
- 1984년 서울에 있는 상계동에서 ‘산돌공부방’이 설립 운영되었으며, 이후 1995년까지 전

국적으로 빈민지역,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무료공부방이 설립 운영되었다.
- 2000년 1월 전국의 무료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던 부스러기 선교회(현 부스러기사랑나눔

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가 국회의사당 앞 평화의 거리 행진을 계기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 2002년 5월 3일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지역아동센터-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
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개정 법률
안이 발의되었다. 

- 2003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
지법 재개정이 확정되었고, 비영리민간주최의 무료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제
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 2004년 1월 소액이지만, 국고지원이 시작되며 2004년 7월 30일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
포되었다. (“소득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내실화”라는 국정과제에서 비롯
되었다.)

- 윤석열 정부에서 방과후돌봄에 대한 주관은 여전히 사회부총리(국무총리훈령 제732호)이
고, 교육부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즉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돌봄(초등돌봄교실 등)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마을 돌
봄은 학교 돌봄을 보완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교육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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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의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253개소이며, 서울
은 이중 10.9%에 해당하는 462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는 만3년에 이르는 긴 시간 코로나라는 펜데믹을 겪게되었다. 이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힘든 시간이었고,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아동기의 중심인 학교마저 휴교령이 내려질 때, 유일하게 긴급 비상 
체제 운영지침이 내려진 지역아동센터는 쉼 없는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냈
다. 마스크 등의 긴급 지원에서도 소외되었고,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 운영체계에 그 어떤 
예산 지원도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4,300여개 센터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곳이다. 20년동안 그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그 역할
에 작은 망설임이나 섣부른 바램도 없이 숨쉬는게 당연하듯 하고 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돌봄과 5대 영역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인고와 희생이 함께 동반되었다. 단지 아동,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고대하고, 현장에서 아동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희생이 가능
한 것이었다. 개인과 민간이 오롯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
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현안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상승하였고 느린 학습자 및 
ADHD와 경계선 지능 등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묻지마
폭행, 예고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이나 대마초
같은 향정신성 약물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들의 안정망
이 위협받고 있다. 특정한 집단만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지켜
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역할에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
께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의 비율(50:50)만큼 저소득, 장애, 다문화와 같은 형태의 아동, 청
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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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고민해봐야 할 현안은 현원 대비 장애아동과 ADHD 아동, 경계성 지능을 포함한 느
린 학습자, 심리치료가 절실한 아동 등 위기 및 집중관리 아동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센터당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4%로 평균 26%(표적집단 수치-동
대문구 10개 센터)의 집중돌봄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기준 43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000여명의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면, 250
명 이상이 집중돌봄 아동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집중돌봄 대상군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맞춤식 학습지원, 심리정
서 지원을 위한 상담,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치료, 지역 전문기관 연계 및 자원개발 등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집중돌봄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다. 현장의 현실은 일반이용대상을 케어하기에도 부족한 예산과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집중
돌봄 아동까지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현장 종사자의 소진으로 이어져 아동들에 대
한 지원이 부족해지거나 집중돌봄 대상군의 입소를 재고까지 하게 되는 구조이다.

예산부분에서 2024년 49인시설 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기관 운영비로 월146만원을 지원받
고 있는데, 공과금을 포함한 시설 운영비 및 49인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합친 금액이
다. (공과금을 포함한 기관운영비 월292,000원/프로그램비 등의 직접사업비 1,168,000원)
이용아동 1인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아동 1인의 1일 지원금액은 1천원이 채 되질 못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직접사업비(프로그램비 등)를 주로 사용하게 되어있으며, 운
영의 현실적 지출을 금지하며 지원금 자체가 없는바 보편적 시설운영을 위한 현실적 운영
비 지원(기자재구입 및 시설 재정비, 사무비 등)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 아동들
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한다.

∙ 종사자 기준의 현재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질적 향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에 대한 기본은 종사자 기준에 대한 현실화이다.
법제화 20년만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적용되기 시작한 서울형 단일임금 제도에 센
터장은 사회복지관 대리에 해당하는 4급, 종사자도 경력과 관계없이 승급없는 5급의 처우
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누구도 이유를 설
명하지 못하는 잘못된 첫단추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한다. 현장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게 
되는 악순환은 결국 서비스를 받는 아동,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불안정한 교사진으
로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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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기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정책과 협력하여 25인이상의 시설에 1인의 추가 인
력을 배치했고, 법인시설에 한해 20인이상~24인 시설에 시비로 1인을 추가 배치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최소정원 기준은 19인이하 시설인데, 모든 19인 시설과 24인이 이용하는 
개인시설에는 추가 종사자 배치가 제외되어 시설장 포함 2인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
명 내외의 아동을 돌봄에 있어 기관장을 포함한 2인 근무 체제는 식사지원을 포함한 종합
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인 것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체제이다. 기관장에게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고유 업무가 주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병가 및 휴가, 의무교육 등 센터 
내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주어질 때 단 1인의 종사자가 20인 내외의 아동을 책임지는 구
조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센터이용아동 인원대비 종사자 배치가 시급하다.  

또한 급식전담 인력(조리사)이 부재한 현실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에 대한 건강한 급식지원이 주요 필수지원 항목이다. 

학기 중 석식 및 간식 제공과 방학 중 중식과 석식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
한 성장 발달을 위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사용 및 
각 자치구의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지원과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급식 인력(조리사)이 지원되지 않고, 급식보조금 중 20%이내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끼 9천원의 단가로 책정되어있는 급식보조금을 월 평균 
20일로 계산한다면 19인 시설의 경우 적게는 54만원, 29인 시설의 경우 86만원 가량을 조
리사 인건비로 사용하게 된다. 센터의 급식조리사는 최소 하루 4시간이상을 근무할 때 조
리 및 정리가 가능한데, 현행 급식비 및 인건비 사용가능 예산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주요 과업인 급간식 지원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영양공급과 균
형있는 식단의 충분한 제공이 되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리사의 인력 배치는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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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오랜기간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처우문제와 기관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아동돌봄의 양적 확대 이전에 질적 개선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같
은 지역사회 실천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
점이라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 필수 과제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에 도입되어있는(2024년 01월 전면지원) 단일임금제에서 하향조정되
어있는 종사자들의 급수를 정상화(보건복지부 기준/타복지시설 적용기준/사회복지시설 인
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해야한다.

∙ 단기 과제

- 집중돌봄 아동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및 예산지원이 되어야한다.
: 각 센터별 이용자 중 집중돌봄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3인이상 혹은 5인이상 
등의 이용자 기준을 만들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으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체계를 만들어
야 한다.(시설 등의 기준충족을 위해 전담센터 혹은 혼합센터가 필요함)

- 등록 및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15인이상 시설은 시설장을 포함한 3인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해야한다.(2인종사자 체제 폐지)

-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지원이 필수 지원의 주사업 중 하나인 바, 급식전담 인력(조리사 등)
에 대한 기준과 지원이 있어야한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인력지원이 전무하거나 자치구별 상이한바 대부분의 센
터는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2~3인의 종사자가 급식업무까지 담
당하고 있다.

∙ 중장기 과제

- 인구소멸 위기 및 중복적 아동복지 서비스로 학교 뿐 아니라 아동관련 이용시설의 인원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직되어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기준에 대한 현실화
가 필요하다. 
: 현재 19인/29인/49인 시설로 구분되어있는바 등록 및 이용아동기준으로 15인/25인/35
인/45인 기준의 정원으로 개편 필요.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아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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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비스를 일반아동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관련 학
자들의 동 의견이 보편적이다. 
: 일반아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삭제하여 고질적인 낙인감을 해소하고, 아동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국고지원 시설이며 보건복지부령의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기본적
인 정책이 확립되어야하며, 그에 맞춘 서울시의 보완정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10%가 넘는 아동들이 이용중이며, 서울특별시 수도라는 
특성에 맞는 보완지원체계가 1회성이 아닌 정례화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
드시 현장의 의견 및 현황파악이 함께 되어야 한다.




